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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 론

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 모색

: 한일 소비자 위해정보 분석을 중심으로

박 배 진(건국대 강사)

소비자안전정책의 중요성은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어느 때 보다 효

율성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. 최근 FTA 확대와 함께 광우병 소에 대한 논란과, 

중국산 식품, 공산품의 수입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소비자안전

문제는 국제적인 대응 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 의미로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

제임에 틀림없다. 

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모색의 취지하에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정

책의 현황과 일본의 정책 시스템을 비교 분석 하였다.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

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일본의 자세를 비교하는 언론의 보도를 자주 볼 수 있었다. 연구의 내

용과 같이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을 비롯한 제품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주도의 각종 다양한 제도 

시스템의 관리가 운용되고 있으며, 특히 정보공개와 관리의 측면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강조되고 있

는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. 더욱이 내부고발자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시장지향적인 소비자안전정

책을 유도하고, 국내산 쇠고기을 중심으로 한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트레서빌리티의 활성화 등으로 소

비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한 정보공유를 현실화 하는데 앞장서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할 수 있

었다. 우리나라의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연구로서 이 같은 일본의 정책사

례는 우리의 현실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. 

단지, 본 연구에서 다룬 소비자안전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

에서는 보다 시점을 명확히 하여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. 한국과 일본의 정책 제

도의 비교를 보다 구체화하여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, 제도 시스템에 있어서의 감독 평가에 대한 분

석도 필요시 된다. 특히,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위해정보 시스템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소

비자위해정보 분석과 앞서 제시한 정책적인 비교와는 내용의 관계성이 모호하다. 위해정보에 대한 

분석을 미리 제시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

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한일간의 위해정보수집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의 비교와 

이에 대한 평가와 활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고찰도 요구된다. 

덧붙여,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방

안이다. 소비자안전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한편으로 소비자는 이를 적극 수집하고 활용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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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는 능력 개발과 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 이

는 소비자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정부, 기업, 

소비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
